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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서  론

2018년 4월, 서울시는 2019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다[1]. ‘서울형 유급병가’는 서울시 근로자들의 상병으

로 인한 근로활동 중단과 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

도로, 근로자들 중에서도,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서는 이들이 입원할 경우 서울시가 서

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1,184원을 최대 11일(건강검진 1일 포

함)까지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이 가결되면서 정

식적으로 도입되었고,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2].

서울형 유급병가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는 상병수당제도의 시

범사업으로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1)[2-5].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1)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제시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은 상병수당과 아주 유사한 제도’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실험적인 제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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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하고 있지 않다2). 국제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는 상병수당을 ‘사

회보장협약(최저기준협약)’과 ‘요양과 상병급여 협약,’ ‘상병급여 권

고’ 등을 통해 국가가 근로자에 대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6]. 

ILO의 기준을 살펴보면, 최저기준협약이 가장 완화된 기준이며, 상

병급여협약, 권고 순으로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7] (Table 1).

제도 내용만을 고려했을 때는 서울시 유급병가가 ILO에서 제시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적용범위에 있어

서 서울시 시민에 한정되고 그 안에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완화

된 기준인 최저기준협약의 근로자 중 50%, 경제활동인구 20% 이상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급여기간과 급여액에서 

최저기준협약이 최저 26주, 이전 소득의 45%를 제시한 것에 훨씬 미

치지 못했다[7] (Table 1). 이렇게 보장성이 낮은 요인에는 무엇보다 

서울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시가 책정한 예상 소요예산은 약 51억 원으

로[2],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상

병수당 지출 비중이 0.4% (2013년 기준)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작은 

규모였다[8,9].

다만 이러한 제한된 재원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

계되었는데, 그것은 보장대상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만을 우선대상으

로 한 것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

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급병가라는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적기 때

문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지역가입자들은 고용형태가 대부분 자

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재택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현행 사회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은 근

로자로서의 지위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에서도 보장받기 어려우며, 연차휴가마저 사용하기 어렵다[3,10]. 이

렇듯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어떤 

과정으로 서울시에 도입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많은 가구들

이 의료비가 아니라 소득상실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기에 시

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래 최근 국내에서 상병수당제도가 논의

된 것은 2017년 대선 전후였으며, 당시 여론에서는 상병수당을 주로 

거론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대선 이후 중앙정부에서 ‘시기상조’의 입

2) 본 논문에 대한 2차 심사과정 중(7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Variable Category Contents

Coverage MSC Not less than 50% of all employees; not less than 20% of 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MCSBC All the employees; not less than 75% of 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MCSBR To all residents

Requirements MSC The qualifying period is needed to preclude abuse.

MCSBC It is possible to enact the qualifying period.

Benefit period The benefit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MSC At least 26 weeks

MCSBC At least 52 weeks

Total amount paid (4-person household) MSC 45% of existing wage

MCSBC 60% of existing wage

MCSBR 66.67% of existing wage

Method of financing MSC Insurance contributions or taxation or both in a manner are possible. The total of the insurance contributions 
borne by the employees protected shall not exceed 50%.

From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formation System 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Internet].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ited 2020 Mar 2]. Available from: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247 [7].
MSC,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MCSBC,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vention; MCSBR,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recommendation.

Table 1.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gulations for sickness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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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내비치며 상병수당의 도입은 무산되었는데[3,11], 어떠한 과정

을 통해 서울시에서 관련 정책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

진 바가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보장설계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정

책결정모형을 통해 파악한다면 우리나라 보건정책분야에서 어떤 과

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지 알 수 있고, 나아가 향후 새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우연한 사건을 통해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이 논의되다가, 도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서

울형 유급병가로 변경되었는지 그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목

적이 있다. 따라서 서울형 유급병가의 도입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 상

병수당제도가 국내에서 논의되었던 과정도 함께 포함하여 정책모형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 고전

적 의사결정모형으로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점증주의 모형3)이 있는

데, 이 이론들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변동 등이 문제정의와 

대안탐색 및 비교, 선택이라는 선형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

기에 본 주제와는 적합하지 않았다[12,13].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은 기존 고전적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책의

제설정 및 정책결정이 비선형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

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정책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잘 설명해줄 

수 있고 정책변동의 동태성을 보다 깊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에 서울형 유급병가의 복잡한 도입과정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생

각한다.

연구방법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이 우연적

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선형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

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13,14]. 그동안 국내에서 다중흐름모형을 통

해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

서 다루어져 왔으나[15-18], 보건정책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결

정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중흐름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이 인과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된

다고 보는 고전적 모형과 달리,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 3가지 흐름

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다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서로 합류하게

(coupling) 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19-21]. 또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것은 정책

의제 설정과정이 정책구조, 정책체제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합리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12].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문제의 흐름

Kingdon의 정책문제의 흐름은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느끼는 시점에서부터 정책참여자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17,18,22]. 그리고 이들이 문제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

들은 비용, 실업률, 빈곤율과 같은 여러 지표들이나, 우연한 사건・사

고와 같은 초점사건, 기존 진행된 사업에서 도출된 피드백(환류) 등을 

통해 정책문제의 존재와 문제 심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13,18,20,22].

2)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성원들이 문

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 단계이다[13]. 정

책공동체 구성원들은 주로 공무원, 정치인,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며, 

이들이 포럼,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들을 논의하고 

정책대안들이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18]. 제시된 대안들은 

하나의 원시적인 수프(primeval soup)에 섞여 떠다니다가[12,13,22], 

이 중 몇 개의 대안만이 선택되는데, 이때 선택되는 기준은 기술적 실

현 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과 가치의 수용성(value acceptability)

이다[20,22].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한 대안이 채택될 경우 그것이 집

행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뜻하며, 가치의 수용성은 대안의 가치가 사

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이다[19,23].

3) 정치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정부의제를 결정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분

위기, 이익집단의 활동, 행정부나 입법부 집단의 교체, 의회의 권력구

조 변화, 여론의 변화와 같은 정치적 사건들을 의미한다[18,20,22,24]. 

특히 국가적 분위기와 행정부 또는 입법부 집단의 교체가 동일한 방

향으로 흐르게 되면 주요 정책참여자들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정책의

제설정 및 정책결정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18,20,22].

3)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이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고, 만족모형은 완전히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선택을 한다
는 이론이며, 점증주의 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점증적으로 수정해나간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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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의 창

Kingdon은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은 정책문제와 정치, 대안 각 

3개의 흐름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결합하는 순간을 정책

의 창(policy window)이 열렸다고 한다. 정책의 창은 보통 때보다 새

로운 정책이나 법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큰 기회이기 때문에[25], 정책

상황 주도자들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책문제에 정책결정

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관철시킨다[26-29]. 

특히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간은 짧기 때문에 정책상황 주도자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간에 자신들의 시간, 노력, 자

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모두 집중하게 된다. 정책의 창은 예측 가능하

게 열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측 가능한 경우는 국회에서

의 법안심사 및 예산심의, 정책기한 만료로 인한 재검토를 하는 경우

이며, 예측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적 사건, 선거 등을 통한 의회 집권당 

변화 주요 정책결정자의 교체 등의 경우다[12,30].

5) 정책기업가

정책의 창이 열릴 때 항상 정책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

시적인 수프에 떠돌아다니는 다양한 정책대안들 중 모든 이들의 관심

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촉매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정책기업가

가 그 역할을 한다[22]. 정책기업가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pet 

solution)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이 지닌 돈, 시간, 권력, 명성,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자원을 투입하여 세 흐름들을 정치적으로 조작화하

여 결합시킨다[13,18,19,22]. 정책기업가의 역할은 크게 이슈 주창

(advocacy)과 정책중개(brokerage)로 구분되는데, 이슈 주창은 정책

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고, 정책중개

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상하여 세 흐름을 결합하는 것이다[13,22,31].

2. 분석 틀

본 연구의 분석 틀은 Figure 1과 같다. 먼저 상병수당제도와 관련한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 각각 세 가지 흐름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

지 살펴본다. 첫째, 정책문제의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리기 이전에 가장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왜냐하면 다중흐름모형

은 어떤 위기, 사건 등이 발생하면 그것이 정책문제로 이어진다고 하

는 선후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것이 우연적인 계기로 주목받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책

문제는 지표와 초점사건, 그리고 기존 정책들에 대한 환류를 통해 파

악한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이익집단의 활동, 그리고 

행정부나 입법부의 교체 등 정치적 사건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

가적 분위기는 새로운 정부 의제가 제시되기에 충분한 정치적 상황이

나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이익집단의 활동이나 

행정/입법부, 또는 정권 교체는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그 자체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정책공동체가 개

최한 공청회, 토론회,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가치 수용성을 포함하여 파악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흐름이 어떻게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는지 

파악한다.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간은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열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왜 전국 

상병수당제도 도입은 추진되지 않고 서울시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가 도입되게 되었는지를 파악함에 있어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책기업가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하였는지

를 자원과 전략, 그리고 이슈 주창(또는 정책중개) 등으로 파악한다.

3.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의 분석 틀을 토대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신문에서 처음 상병수당이 언급된 1994년부터 서울형 유급병

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018년 12월까지의 신문기사와 

학술논문, 정부 및 정당 발표자료, 서울시의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통

해 분석하였다(Table 2). 그러나 신문의 경우 신속성과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정치인, 관료들을 중심으로 

기사 내용을 보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을 추진하는 숨은 

공로자, 실질적 리더(leader)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급 관료 및 

advocacy coalition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거나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이 시행되고 난 이후의 서울형 유

급병가 관련 신문기사 중 정책추진을 담당한 인물의 인터뷰 기사 자

료를 추가로 참고하고, advocacy coalition의 영향에 대해서는 위에서 

파악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자료는 

1994년 신문기사부터 참고하지만, 실질적인 분석은 2014년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의 신문기사 수

가 너무 적었고, 대부분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

명도 없이 일회성으로만 언급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4) 마지

막으로 학술논문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에서 보조적인 참고자료로써

만 활용하였다.

4)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총 3편의 신문기사밖에 없었고, 2008–2013년까지는 24편의 기사가 있었으나, 이 중 12편이 2011년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정책 안에 포함된 내용이
었다. 이 기사들에서는 “간병비 급여화, 사각지대 해소, 노인 틀니, 상병수당 등을 주장하였다”라는 등으로 한 번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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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Data

Problem stream

Indicator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Focusing events Newspaper

Feedback Academic thesis

Politics stream

National mood Newspaper

Pressure-group campaign Newspaper; publications from forum and seminar; 
academic thesis

Administrative/legislative 
turnover

Newspaper; presentation of government and party

Policy stream

Technical feasibility; 
value acceptability; 
integration

Newspaper; academic thesis; reports of research 
institute; proceedings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Policy window; policy 
entrepreneurs; policy 
adoption

Contents derived by analyzing three streams

Table 2. Data used for analysis

먼저, 정책문제 흐름의 경우, 관련 지표와 초점사건, 그리고 환류를 

통해 파악한다. 상병소득보장제도와 직접 연관된 지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병수당 및 서울형 유급병가가 상병으로 인해 

손실될 수 있는 가계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불능

력 대비 의료비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재난적 의료비 지표’를 대신 제

시하고자 한다. 또한 신문기사 자료를 통해 초점사건에 대해 밝히고 

정책문제가 제기되어온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환류의 경우에는 

일부 학술논문들을 통해 상병수당이 아닌 의료비 보장성 확대에만 초

점을 맞춰온 정책들의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정치

의 흐름에서는 상병수당에 대한 기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시

기의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정치적 사건과 분위기, 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활동, 정당 및 정부의 입장 등을 살펴보고, 기사에 언급된 

상병수당 관련 포럼, 세미나 등 학술발표 자료, 국민대상 설문조사 자

료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정책의 흐름에서는 정책의제설정의 기

준이 되는 실현 가능성과 가치수용성을 정부정당의 발표자료와 신문

기사, 학술논문,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제시한 연구기관의 자료, 서

울시의회 회의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창과 정

책기업가, 정책채택에 관해서는 위 세 가지 흐름을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각 주제별로 정리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서울형 유급병가 정책결정과정을 다중흐름모형 분석 틀을 통해 분

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Figure 2와 같다. 우선 특징적인 몇 가지를 언급

하자면,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정책의 창이 열리기 전 가장 최근의 

사건만 제시하였으나, 그럼에도 다른 두 흐름보다 앞서 존재해왔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정책의 창이 열리는데 가장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정책대안은 정책의 창이 열린 이후에야 활

발히 논의되는 양상을 보였다. 넷째, 상병수당의 정치적 흐름과 정책

대안의 흐름은 중앙정부에서 반려의사를 내비치면서 멈추어버린 한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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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서울시에서 그 흐름들을 이어받아 다시 합류시키면서 최종적으

로 정책결정을 이루었다. 다섯째, 수많은 정치적 혼란과 정책대안 속

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의 정치적 흐름을 끌어낸 것은 정책기업가의 역

할이 컸으며, 이는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이 적절했음을 시사한다. 보

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1.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문제의 흐름에서는 지표, 초점사건, 환류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한다. 먼저, 상병수당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지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

데, 유일하게 Jung 등[32]의 논문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표를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으로 연결 지은 사례가 있어 이를 근거로 제시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세

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연

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3.7%로, 의료비 부담이 심하다고 알려진 

미국보다 더 높다[33]. 이에 국내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연구가 유행이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34],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

제 원인을 높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역시 2018년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핵심으로 하

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 중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

작하였다.

이러한 학계의 분위기를 본다면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과한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문제에 대해 인식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재난적 의료비 지표는 지출된 의료비를 분자, 가계 지불능력을 

분모로 하여 비율적으로 파악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의료비의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계 지불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Jung 등[32]의 논문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행

된 대부분의 재난적 의료비 지표와 관련된 연구들은 의료비 부담수준

에만 문제의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Jung 등[32]의 연구도 2019년 논

문이기 때문에 정책의 창이 열리기 이전의 문제흐름 속에서는 그와 

같은 인식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료이용으로 인한 가계의 

빈곤화나 재난적 의료비 등의 문제인식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의료비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 일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상병수당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든 주요사건으로는 대표적

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이 있었다(Figure 2).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상병

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인해 생활고로 고생하다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

워 동반 자살하여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다[35]. 이에 따라 여

러 언론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상병수당제도의 필요성과 연관 

지어 보도하였다[36-42]. 하지만 이러한 기사들은 주로 동아일보, 조

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으며, 

또한 모든 기사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상병수당

을 제시했다기보다 상병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세 모녀 

사건을 인용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위 기사들은 주로 칼럼형태로 보

도되었고, 문제 사건이 발생한 2014년보다 상당 시간 이후인 2015년

과 2016년, 2017년 각각 보도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메르스 사건은 2015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여 186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43]. 당시 고용 불안정 노

동자들이 실직과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

도 감추는 등 통제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것을 문제 

삼아 일부 언론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38,44]. 세 모녀 사건과 비교하면 메르스 사건에서는 문제 

발생과 정책대안인 상병수당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언론에서 다루

어졌다. 다만, 언론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는 기사 수가 많지 않았으며, 

주요 언론사에서 언급한 적도 거의 없었다[3].

Kingdon의 모형에서 환류(feedback)는 기존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 의료비 보

장확대에만 초점을 맞춰온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부터 시행된 산정특례제도를 들 수 있

다. 산정특례제도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

액의료비를 발생시키는 4개 질환들에 대해 본인일부부담률을 경감

하거나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 이후 3‒4년

이 지난 시점에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정책의 효과가 그

렇게 크지 않거나 제한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45,46]. 이러한 정책의 

비효과성은 의료비 보장성 확대만으로는 실질적인 가구의 경제적 부

담을 덜어주기 어렵다는 의구심을 일으켰으며,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47].

2. 정치의 흐름

1) 국가 차원의 정치적 흐름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제도에 주목하는 계기가 된 정치적 사건은 2016년 3월 29일 기획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17조 누적흑자가 있다고 밝히게 된 것이었다

(Figure 2). 당시 기획재정부는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적립금이 늘

어날 경우 이를 해외투자나 부동산투자,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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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체방식을 통해 자산운용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론하였고, 

이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였다[48]. 다중흐름모형에서는 이익

집단이 정책문제와 대안에 대한 정치적 활동을 함으로써 정책의제설

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20], 이때도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흑

자 활용에 대해 상병수당 도입과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압력을 주었다[48].

그리고 이후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건은 금세 잊힐 만큼 큰 정치적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는데, 최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

건이었다(Figure 2).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19대 대통령선거가 2017년으로 조기에 치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당

시 분위기는 이미 새로 정권을 잡을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리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진보당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

당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

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1석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Figure 2). Kingdon 모형은 정치의 흐름이 정권의 교체, 의회 내 이념

의 변동, 정당 의석의 변화 등을 통해 바뀐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비슷

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커다란 정

책의 창이 열린 순간으로, 정책의 창은 정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과도 일치하였다[20]. 실제로 대선기간인 2017년 2, 3, 

4월 석 달 동안 상병수당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실리기도 하였다[3]. 

Kingdon의 모형에서는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기업가가 주도적

으로 자신이 옹호하는 정책변동을 위해 돈, 명성, 시간, 자원, 에너지 

등을 집중하여 투입하게 된다[22].

두 번의 선거는 새로운 정부의제가 제시되기에 충분한 국가적 분위

기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러 시민단체와 정

치인들은 선거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먼저 상병수당을 주장했

던 정치인들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이슈였던 ‘기본소득제’를 ‘한국형 기

본소득제’로 변형시켜 제안하였으며, 이 내용에 상병수당을 포함하

여 제시하였다[49]. 그리고 천정배 대표는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상병

수당을 주장하였다[50]. 그리고 상병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정치인들도 있었다. 

2017년 4월 초 당내 경선 중이었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안

철수, 유승민 6명의 대선 예비후보에게 한 시민단체가 보건의료분야 

5개 핵심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그 중 상병수당에 대하여 안희

정 후보는 사회적 합의,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적극 찬성의 의사를 비

쳤다[51].

한편, 시민단체들 역시 상병수당 도입에 적극적이었는데, 당시 상

병수당을 주장한 시민단체들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

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환자단체연합,’ ‘참여연대,’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 등이 있었다[52].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

회의 경우 2017년 2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실과 함

께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공론화

하였으며[53,54], 참여연대와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 창’

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대선 시기 사회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를 실시하여 상병수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살폈다. 그 결과 상병

수당 지급에 대한 찬성도가 76.1%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찬성 

66.2%), 노인기초연금 인상(찬성 59.0%), 청년수당(찬성 39.3%) 등 다

른 사회복지 안건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보고하였다[55,56].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정책에

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핵심 의제로 삼았고, 상병수당 도입에 대

해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이 후보시절 기본소득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양극화 해소 등

에 높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

으나[52],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상

병수당 도입보다는 건강보험 필수의료서비스의 보장성 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변함에 따라 상병수당 도입은 현 

정부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었다

[11] (Figure 2).

2) 서울시 차원의 정치적 흐름

서울시에서 상병수당이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선거라는 국

가적 흐름 속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대선주자들이 내세웠던 대선공약 중 가장 큰 이슈로 부

상한 것은 기본소득제였는데[3,57,58], 이 제도는 2016년 6월 스위스

가 ‘월 300만 원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

시하면서 이슈화되었고, 국내에서는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론하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57]. 당

시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민주당 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기본소득제에 대해 적극적이었다[57,58]. 그리

고 박원순 시장도 대선출마에 의지를 보이면서 ‘한국형 기본소득제’

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Figure 2). 그가 제안한 ‘한국형 기본소득제’

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직・질병에 대비한 실업부조제와 상병수

당제, 장애수당, 노인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였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

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기인 2016년 11월부터 서울시에서는 ‘건

강서울 종합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5), 여기에 상병수당이 포함

되었다. 그리고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4월에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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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직접 기자설명회를 열어 발표하였는데, 당시에는 상병수당이 

아니라 ‘서울형 유급병가’라는 명칭으로 기본적인 개념만이 소개되

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진행 중이었던 연구용역을 통

해 정하겠다고 밝혔다[59-61]. ‘서울형 유급병가’가 상병수당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용역보고서 대부분의 문헌고찰이 상병

수당을 중심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3].

이후 서울시가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

부터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나[62,63], 2018년 12

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이 가결되면서 정식적으로 도입되었다(Figure 2).

3. 정책대안의 흐름

1) 전국형 상병수당

대안의 흐름은 정책공동체 구성원들이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한 정

책 아이디어들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13], 대통령선거 이

전 상병수당을 주제로 열렸던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포럼은 ‘건강보

험, 아프니까 상병수당’ 포럼이었다(Figure 2). 이 포럼은 한국환자단

체연합회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의원과 공동으

로 개최한 포럼으로, 시민단체장, 회장, 의원 보좌관, 연구원 등 정치

적 힘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상병수당을 공

론화하였고, 언론에서도 주목도가 높았다[3,53,54,64].

당시 포럼에서는 가치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보면 상병수당의 필요

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다루었으며, 제도의 취지나 목적, 가치 측면에

서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다만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

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특히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재

정적 부담이었다. 가천대학교 임준 교수가 입원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손실을 기준으로 상병수당 도입 시 소요될 예산을 추계한 

것을 제시하였는데, 최소 1조 4,190억 원에서 2조 8,225억 원이 들 것

으로 예상하였다6). 이에 대해 당시 건강보험의 17조 흑자를 고려하면 

당장 도입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의견과 제도가 지속되면 재정적

으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

하였다. 아울러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 사회보장제도들에 미칠 

영향과 기능적 중복 가능성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러나 결

국 정치적 흐름에서 언급하였듯 현 중앙정부가 기존 의료비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의 기조를 고수함에 따라 대안으로서 상병수당에 대

한 논의도 다시금 잦아들었다(Figure 2).

2) 서울형 유급병가

정책대안의 흐름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

은 2017년 7월 박능후 장관이 전국형 상병수당에 대해 보류의사를 밝

히면서 시작되었으며, 서울시는 곧장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Figure 

2).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상충해

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연구용역은 원시적인 수프에서 떠돌

아다니는 다양한 대안들 중 하나를 채택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이미 

정책시행 여부는 결정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

를 구성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용역보고서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대상 조사, 제도도입 

시 예상되는 소요재정을 추계 등을 통해 산출해낸 자료들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에 맞추어 대략적인 급여조건, 급여액, 

급여기간 등이 제안되었다[3].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은 기본적으로 

‘상병수당의 정책대안 흐름’에서 핵심이었던 ‘아프니까 상병수당’ 포

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Figure 2). 따라서 서울

형 유급병가의 정책대안 흐름은 상병수당 정책대안 흐름이 막히게 되

면서 이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억 6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63]. 그러나 서울시의회 283회 임시

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

과 김소양 의원이 공청회나 입법예고, 조례 제정 등 사회적 합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과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 예산편성 사전절

차 미이행, 세부사업계획 부재 등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졸속추

진을 반대하였다[62,63,65,66]. 그리고 이후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서

울시의회의 내부적 견제와 자정작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임시회의 때 서울시의 움직임에 반대했던 오현정 부위원장이 한 달 

뒤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기 때

문이다[67,68].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토론회 역시 시민단체장, 회

장, 교수, 변호사, 고위관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임시회의와 정책토론회 두 번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오현정 의

원의 발언은 당시 서울시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가치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가치수용성 측면에서 보자면, 오현정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

5) 건강서울 종합계획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박원순 시장의 언급
6)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 포럼 내용



294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Jung HW, et al ∙ A Study o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of Seoul-Type Paid Sick Leave

Health Policy Manag 2020;30(3):286-300

의 급진적인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노동

자를 위한 정책 시행은 반겨야 할 일,’ ‘서울형 유급병가의 필요성과 내

용에 대해 공감함’ 등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69,70]. 또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 역시 ‘정책을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론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70].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는 다소 엄격하게 비판하였는데,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 미흡,’ ‘세

부사업계획 부재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 부족’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논의와 정책전문가에 의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

다[71].

4. 정책의 창과 정책기업가

우선 정책의 창은 박근혜 대통령의 예기치 못한 탄핵과 조기대선을 

계기로 열리게 된 것으로, 이는 Kingdon의 모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비선형성과 비합리성,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하에 정책결정과정이 

이끌어지지 않는 특성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는 상병수당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서울시 지방정부에서 정책의제로 받아들여 서울시 차원의 제도로 변

형시켜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정책기업가의 유무에 의해 발

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업가는 정책의 창이 열린 순간 여러 자원

들을 동원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밀어붙이는 핵심적인 인

물인데[14,22], 상병수당의 경우 새 정부의 어떤 인사도 상병수당 도

입을 옹호하고 정책의제로 내세우지 않았다.

2018년 12월 서울형 유급병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이전까지 신문기사들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정책기업가의 역할인 이

슈 주창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59-61]. 그러나 드러나는 사건

과 대중에 잘 알려진 영향력 있는 인물을 위주로 보고하는 신문기사

의 특성상 서울시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를 옹호하고 

추진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2019년 6월 정책

이 시행되고 난 이후 한 신문기사에서 그 인물을 찾을 수 있었다[72]. 

서울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제도의 사업설계

단계에서는 주 수혜대상자인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집하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고려대학교 산학협

력단을 연구에 착수시키는 등, 정책도입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총

괄하였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기관이었던 고려대학

Figure 2. Policy making process of Seoul-type paid sick leave. President Park: Park Geun Hye, former president. Mayor Park: Park Won Soon,
former Seoul Mayor. Minister Park: Park Neung Hoo,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NGO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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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팀과 지속해서 회의를 통해 소통하였고, 실질적인 정책을 구상함

에 있어 중복급여 방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

다[72].

Choi와 Park [12]은 Kingdon 모형에서 정책기업가의 활동을 제시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지위로서 활동을 넘어서는 활동, 즉 부하 직원

에게 지시하는 정도를 넘어 해당 정책의제에 대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기술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는데[12], 나백주 국장의 실무적 활동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기자설명회를 열어 직접 발표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한 측면도 있으

나, 소속 직원들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박원순 시장은 직위를 통해 가질 수 있는 권

력, 명성, 인적 네트워크 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이슈 주

창(advocacy)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마찬가지로 정책기업가로 볼 수 

있다.

고  찰

본 연구는 서울형 유급병가가 도입된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본래 상병수당제도

라고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이론적 모델로 설정하여 서울특별

시의 상황에 맞추어 설계된 제도이다. 따라서 서울형 유급병가가 정

책의제로 설정된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상병수당제도가 중앙정부

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어왔는지도 추가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었다. Kingdon의 모형은 정부가 채택한 정책의제보다

는 채택되지 못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과정

이 우연적이고 비합리적,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12]. 따라서 상병수당제도가 중앙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고 서울시 지방정부에서 제도의 형태를 변형시켜 도입

한 것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세 개의 흐름별로 살펴보면, 먼저 문제의 흐름은 상병수당 또는 서

울형 유급병가의 정책의제설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문제의 흐름이 정책의제설정이나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믿을만한 지표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

거나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사회적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 왜

냐하면 Kingdon 모형에서 정책문제의 특성은 문제가 이전부터 존재

해왔으나, 관심받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주목받게 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라는 정책적 대안이 필

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할만한 지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본 연

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그것 역시 기존 학계에

서는 상병수당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는 지표였다. 또

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사회적 사건들도(송파 세 모녀 사건, 메

르스 사태), 문제의 핵심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위 사건

들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상

병수당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도의 추진을 어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결부시켜 상병수당제도의 필요

성을 제시한 언론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주요 언론사들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흐름이 

정책의 창이 열리는 데 영향을 미치기에는 논의가 미흡했다.

다만 기존 의료보장정책에 대한 환류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문제의

식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의료비 보장성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

어온 기존의 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하였

고, 송파 세 모녀 사건, 메르스 사태가 1년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하면

서 ‘의료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하여 완전히 새로

운 접근, 패러다임이 요구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

로 상병수당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Kindon의 모형에서는 정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정

치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12]. 

정치의 흐름에서는 건강보험 17조 누적흑자 사건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조금씩 조짐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Figure 2에

서도 나타나듯, 정책의 창이 열리는 데 영향을 미친 정치적 사건은 박

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뒤이은 조기대선이었다. 두 차례 연이은 선거

와 기존 10여 년 만에 기회를 맞은 진보정권의 우세(권력구조의 변화)

는 새로운 정부정책을 원하는 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상병

수당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익단체,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

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며 옹호하였고, 일반 시민들도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를 나타내었다.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합리모형처럼 문제해결에 가장 

좋고 사람들이 가장 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목받지 못했던 대안이 장기간에 걸친 생존, 진화과정을 거쳐 중한 

정책대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2]. 사실 우리나

라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연구는 2007년 Choi와 Kim [4]의 논문을 첫 

시작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진행되어오고 있었다[3]. 다

만, 이전에는 보건정책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정책

의 창이 열리게 되면서 갑자기 주요 정책이슈로 부상하였다.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상병수당이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 중 하나

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

수당’이라고 하는, 이미 주요 정책주제로서 포럼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정책문제 흐름 속 ‘환

류’를 통해 기존의 의료비 보장성 확대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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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어오고 있었고, 정치적 흐름에서 건강보험 17

조 흑자가 보도되면서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새로

운 대안에 대한 희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운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미 포럼을 주최한 단체와 그를 

둘러싼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형식으로 정책 아이

디어를 나누는 것이 아닌, 특정 주제로서 포럼을 열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는 그 특성상 공식문서나 신문기사 등

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순 없으나, 정황상 

이미 주최단체 및 옹호연합 간에는 자체적 합의와 소통이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보인다. 그 단체들은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의 소속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라

포르시안 신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비자 시민모임’ 등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53,54,64].

정치의 흐름과 대안의 흐름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제로 상병수당과 

서울시 지방정부 정책의제로서의 서울형 유급병가로 크게 나뉘게 되

는데, 이는 정책의 창이 열린 대선시기에 상병수당이 정책의제로 주

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 후순위 정책으로 미룬 반면, 서

울시 지방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주목

할 점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서울시는 이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좌

우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Kingdon 

모형에서 중요시하는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는

데,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차이점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

는 정책기업가의 유무였다.

서울시 유급병가 정책의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정책기업가는 서울

시 시민건강국의 나백주 국장인 것으로 파악되며, 박원순 시장 역시 

자신이 가진 자원들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와 옹호를 했

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상병수당을 정책의제로 옹호한 인

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반면, 서울시는 나백주 국장이 적극적으로 정책설계와 추진에 개입

하였고, 박원순 시장 역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

어 발표하는 등 정책을 지지하였다. 물론 서울형 유급병가의 추진과

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

었으나, 이 역시 비합리적이고 비선형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중요시하

는 Kingdon 모형에서는 오히려 더 잘 설명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서울시 유급병가 정책이 정책기업가가 독

립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추진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물론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서는 정책기업가는 단일 주체로 제

시되지만, 실제 정책 아젠다를 둘러싼 추진배경에는 정책옹호연합

(advocacy coalition)의 힘이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 힘은 이 옹호단체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일례

로,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상병수당 포럼이 갑자기 개최된 것은 이미 

이 옹호단체들 간의 암묵적 합의, 또는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던 것을 상기하면, 서울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 역시 이와 

같은 사전 의사소통과 적극적 옹호가 배경에 놓여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이라는 정책결정모형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정책추진과정에서 옹호연합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중흐름모형의 한계이자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중흐름모형은 중앙정부의 상병수당

제도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서울시 유급병가의 정책결정과정 설명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전적 의사결정모형들

은 각각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이 합리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적 시

스템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는 이들

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12]. 대표적으로 합리모형은 

주로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기대가치의 극대화,’ ‘최대손실의 최소

화’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론으로, 먼저 문

제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목표설정, 대안의 탐색, 각 대안

의 결과 예측, 대안의 종합적 비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정책

이 결정된다는 모형이다[73]. 그러나 단적으로 Figure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제인식과 대안탐색, 논의, 결정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라기보다 정치적 흐름

에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그러나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이 현재의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에 적합할 뿐 이상적인 것은 아니

다. 즉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은 향후 합리모형을 따를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사결정이 정치적인 요

인에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시스템이 정교화되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긴박한 문제나 초점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긴급 

의사결정 사안으로 두고 추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대

안을 탐구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 및 행정부

나 입법부 집단 등의 교체로 인한 권력구조의 변화가 기존 정책의사

결정을 쉽게 바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중흐름모형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정책변동 사례를 설

명하는데 주로 적용되어 왔는데[19,74-77], 우리나라와 같이 다원주

의적 특성이 적은 정치환경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쟁

의 대상이 되어왔다[13]. 특히 정책의 창이 열리기 전까지 세 흐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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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다원주의에서 벗어난 사회에서

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12,13,78]. 하지만 위와 같

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상병수당

이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되었는지, 왜 중앙정부

에서는 정책의제설정에서 보류되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서울시에서 상병수당을 서울형 유급병가라는 제도로 변형시켜 도입

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기존 대다

수의 연구들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개별 사례연구로 이루

어졌으나[19],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제가 지방정부의 정

책의제로 이전되고 변형된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보건행정학 분야에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는 상당히 드

물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국가정책의 의제설정과 결정과정이 어

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것은 향후 획기적이고 새로운 정책

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제도이지만, 서울시 지방정

부의 재원으로만 운영된다는 점 때문에 서울시민, 그 중에서도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입원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ILO의 

기준은 물론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상병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으나,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하려면 전 국민 상병수당은 

가급적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분야 정책입안자 및 정책설계자

들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상기하며 향후 보편적 상병수당 정

책도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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